
부산환경단체 “낙동강하구 국가공원 조성하라”
올해 환경 10대 의제 발표, 동남권 대기환경청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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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자.”

부산지역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부산환경회의가 9일 부산시청 앞에서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포

함한 올해 10대 환경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의제에는 ▷미세먼지 없는 부산,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도시 부산 ▷부산 맑은 물 확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 ▷대저대교 등 낙동강 하구 

난개발 중단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생물 다양성 도시 부산, 자연과 인간 공존의 도시 부산 ▷부산 강·하

천 생태복원, 물순환 도시 부산 ▷바다 살리기 플라스틱 제로 범시민 운동이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낙동강이 흐르는 강서구 둔치도, 맥도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자는 목소

리에 힘이 실렸다.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이내영 그린볼런티어위원장은 “낙동강 하구 국가공

원 지정은 부산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시행에 맞춰 부산의 녹색 영토를 확보하

자”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낙동강 하구는 부산 내 남은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대규모 평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어서 국가공원 대상지로 충분하다”며 “부산시와 환경단체가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지정 

운동을 벌여나가자”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전구슬 부장은 “서울 경기 등에서는 2005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 

중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항만은 해양수산부, 노후 트럭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는 답변만 반복한다. 그 사이 

시민은 미세먼지의 위험에 무방비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주기재(생명과학과) 교수는 “전진하지 

못했던 환경문제가 사안별로 적절하게 정리됐다. 근본 대책을 실행해 ‘맑고 밝은’ 부산을 만들자”고 밝혔다. 

지역 환경단체 연합체인 부산환경회의는 지난해 시민활동가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 활동 의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해 10대 의제를 뽑았다. 부산환경회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정리해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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